
長良川河口堰 
長良川河口堰の問題 

国土問題研究会事務局長  中川 学 



長良川河口堰 

長良川河口堰位置図 



長良川河口堰 
河口堰 



長良川河口堰 
長良川河口堰 

• 完成：1994年 試験湛水実施 

• 運用開始：1995年 

• 堤頂長：661m 

• 堰高：8.2m 

• 建設費：約1,500億円 

• 事業者：水資源機構ダム事業部 

• 長良川に初めて造られた堰。長良川はこの河口
堰ができるまで、本州で唯一の本流に堰の無い
大きな川だった。 



長良川河口堰 
長良川河口堰の目的と問題 

堰建設の目的 

• 治水：河床掘削により洪水流下能力増大 

• 利水（水道用水、工業用水）：塩水の遡上防止 

反対運動激化 

• 水質悪化など環境への影響大 

• アユ遡上できないことによる漁獲量減少 

• 汽水域消滅によるシジミ漁への影響 

• 生態系への悪影響 

• 底質の変化：止水域形成によりヘドロ、有機物 

• ムダな公共事業の典型例 etc. 

 



長良川河口堰反対カヌーデモ（1989年） 
ムダな公共事業の典型として全国的な反対運動に発展 



長良川河口堰 
長良川河口堰 

（国交省ｈｐより） 



長良川河口堰 
長良川河口堰 

（国交省ｈｐより） 



長良川河口堰 長良川河口堰 

（国交省ｈｐより） 



長良川河口堰 
長良川河口堰 

（国交省ｈｐより） 



長良川河口堰 
長良川河口堰 

（国交省ｈｐより） 

河口堰による利水効果の検証 



長良川河口堰 
木曽川流域における 
水需要予測と実績推移 



全国の水需要予測と実績推移 



長良川河口堰 
長良川河口堰 

（国交省ｈｐより） 

河口堰による治水効果の検証 



長良川河口堰 

1970年測量 
河床が2m以上高い 

河口堰による治水効果の検証 

（国交省ｈｐより） 

浚渫前に比べて、浚渫後の水位が低下していることを示したいようであるが、 

浚渫前の水位推定における河床高さは、2m以上も高い1970年データを用いている。 

これは浚渫前の水位を高く見せるためのごまかしである。（今本博健元京大教授談要約） 



洪水ではピークを過ぎると流量が少なくなるので、そのときに塩水楔が上流まで侵入する 
と同時に大量の海底泥を持ち込むことになる。浚渫はこれを助長する。 

河口堰による治水効果の検証 
河口部の水位は潮位に大きく支配されるため、浚渫の水位低下への効果は小さい。 
このため、河口部では拡幅が最善で、次善として堤防嵩上げが用いられるのが一般的である。 

浚渫しなくても3900 万m3の河積は確保されていた 
 ・ 地盤沈下によるもの：1500 万m3  
   ・ 浚渫によるもの：1500 万m3 
 ・ 砂利採取によるもの：900 万m3 （現在は禁止されているが） 
 ↓ 
河口堰による浚渫量を1000 万m3 とすると、それをしなくても2900 万m3 の河積増があった。 
浚渫は無用だった。 

地盤沈下により堤防も沈下しているから、堤防を地盤沈下前にまでまず戻すのが常道である。 

洪水時でも、河川水(淡水)と海水(塩水)は容易に混合せず、塩水楔が形成され、水面から 
河床までを有効河積として見込めない場合がある。このような場合、河川水と海水との境界 
面では混合と連行が起こり、連行に呼応して海底および河床付近で逆流が発生する。この逆 
流が海底泥を河川に運び、上流から運ばれてきた土砂とともに河床に堆積する。 

以上今本博健元京大教授談要約 



河口堰による環境影響の検証 



河口堰による環境影響の検証 

 

河道改修、堤防補強等に伴うヨシ原面積の減少 
 

 長良川下流部のヨシ原は面積：約140ha以上     約10ha 
 

ヨシ原面積減少の原因 
・ 高潮対策のための高潮堤防補強 

・ 消波工整備 

・ 洪水対策のためのしゅんせつ 

・高水敷(ブランケット)整備 

・堰上流側の水位が運用前と比べて約1ｍ高く維持されたこと 

Etc. 

（国交省ｈｐより） 



河口堰による環境影響の検証 

（国交省ｈｐより） 

ヨシ原の減少 



（国交省ｈｐより） 

河口堰による影響の検証 
ヨシ原の減少 

（1991年） （2001年） 



河口堰による環境影響の検証 



河口堰による環境影響の検証 



河口堰による環境影響の検証 

（長良川河口堰検証専門委員会ｈｐより） 



河口堰による環境影響の検証 



河口堰による環境影響の検証 



河口堰による環境影響の検証 



河口堰による環境影響の検証 

試験運用 



長良川河口堰の問題 まとめ 

治水効果 → データにごまかしあり 
                河口堰による浚渫は的外れ  

利水効果 → 利水実績わずか 

                計画22.5m3/sに対し実績3.5m3/s  

環境影響    

・ ヨシハラ激減 
・ ヤマトシジミほぼ全滅 
・ アユなど漁獲量激減 
・ 底質のヘドロ化・溶存酸素量減 
・ アオコの発生など水質悪化 

Etc. 環境悪化が歴然 
   



長良川河口堰 
諫早湾干拓の問題 

国土問題研究会事務局長  中川 学 



諫早湾干拓地 

諫早湾干拓地位置図 



諫早湾干拓川 



諫早湾干拓川 

（グーグルマップより） 



諫早湾干拓 

（グーグルマップより） 



諫早湾干拓川 

（グーグルマップより） 



諫早湾干拓川 



諫早湾干拓川 



諫早湾干拓川 



諫早湾干拓川 



 2013.4.14

かたよせ としひで 

片寄俊秀（元長崎総合科学大学教授） 



１ 事業目的のその後の経過と結果を、 
  もう一度見つめよう 
 
 
 
 
 
 
 
 
 原点に戻って、この大切な諫早湾一帯の価値を再認識すること
から、合意形成への道程を構築したい。 









諫早干潟で遊ぶわたし 1980頃 











２ 「防災」効果の限界を明確に 
 1970年代に出された長崎県南部地域総合開発事業（通称「南総事

業」）では、諫早湾１万haを仕切り「淡水湖」の水を、水不足の長崎市
をはじめとする悲願の「上水道の水源」にすることが主目的の一つであっ
た。この水が「飲める」か「飲めない」かが当時大論争になり、結論とし
て事業は中止された。 
 いま「毒水」と言われているのが、その「淡水湖」の水！ 



1970年代の大長崎都市圏構想 





 次に締切面積を縮小して1982年に「防災干拓事業」が登場し、「諌早大水害」再来

に怯える市民の願いに応えるこの名称に、事業推進に反対しにくい空気が生まれた。
しかし「防災」の名称は1989年の事業実施段階では消されている。 

 低平地への高潮対策には一定の効果があるが、高台の地区には元々効果なし。
淡水湖の水位を1m下げていても豪雨時には水位が上がり、元々低平地はポンプ排

水に頼る構造だったのだ。だが、この事業が諌早市民の悲願の「防災」に効果ありと
信じさせられた人は、今も少なくない。真に有効な防災対策を別途急ぎたい。 

当初事業計画で市役所や高台の辺まで「防災効果」ありとする虚偽の説明で B/C
（費用対効果）をクリアし、にのち「計画変更」により対象町名を秘かに消去した。
当時の官僚による驚くべき「でっち上げ」操作！ 

上町、栄町、八坂町、本町、東本町、原口町、小川町 

毒水を毎日毎日 
有明海に放流中 



開門による諫早湾問題の解決へのロードマップ 

newムツゴロｰド構想 

 

①事業目的の破綻・放棄 

②防災効果のウソ 

③巨大な毒水湖の出現 

④有明海異変 

⑤莫大な借金・住民負担 

⑥地域経済の地盤沈下 
 

●未来に希望なし 

①海水導入・浄化促進 

②有明海の復活・再生 

③エコツーリズム展開 

④防災効果アップ 

⑤地域経済の持続的
発展・住民の幸せ 

 未来に明るい希望● 











新干拓地農業展開 見学・体験 

連続防潮ゲート 

諌早湾エコミュゼ・センター 

    海と里の幸マルシェ 

「いさはや環境博覧会都市」構想（中核施設 newムツゴロード） 

干潟保全・自然観察・育てる漁業・農漁業体験・食文化の展開・海洋レジャー・市場 

葦原と干潟の復活 



































연안생태계 복원지 선정기준 및 절차 

2014-03-21 

김종성, 권봉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및 해양연구소 

 

연안 및 하구생태복원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1. 해양생태계 복원 기획연구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 목적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시급성 

생태적 재개발 화두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시급성 

    해양생물•서식지 훼손 심각 현안 

• 산업화, 공업화, 도시화 결과 해양생물 및 서식지 
파괴가 심각해짐 

• 해양수산물의 과잉어획과 남획이 지속됨 

• 생태관광 등 연안이용도 증가에 따른 친환경적 
접근방식의 ‘구체화’ 필요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원인 파악 필요 

생태계 기능복원 및 손실방지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 

해양생태•서식지 복원기술 부족 대안  

• 해양생물종 복원에 비해 해양서식지 복원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 해양생태복원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 및 투자가 
요구됨 

• 해양생태복원 ‘국가기본계획’의 부재 

현안 vs. 대안의 관점 



사회문화적 
측면 

경제산업적 
측면 

• 해양생태계에 관심/인식 고조 

• 연안해양의 이용 확대/서비스 

• 해양생태산업에의 기여 

• 기존 정책은 규제/공공투자 위주 

• 해양생태 관광 등 산업화 전략 

• 복원산업의 경제산업적 가치 

기술적 
측면 

• 해양생태 복원은 융합기술의 특성 

• 복원/시공기술의 세계적 선도 

• 복원 전문인력 및 중소기업체 육성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필요성 

기술적-경제산업적-사회문화적 측면 



1.2. 연구 목적 

기획연구 세부 목표 및 내용 

목표범위 
설정 

연구동향 
분석 

로드맵 
제시 

타당성 
분석 

• 정책동향 
• 법률체계 
• 국내외연구 
• 기술수준  
• gap 분석    

• 정책타당성 
• 기술타당성 
• 경제타당성 
 
 

• 최종목표 
• 최종성과물 
• 연구내용 
• 연구범위 
 

• 추진전략 
• 로드맵 
• 추진체계 
• 소요예산 
• 기간/인력 

해양생태복원 국가전략의 수립 

• 해양생태계(서식처 별) 복원 기술트리 작성 
• 해양생태계 복원기술 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by‘PIMAC’Strategy 



2. 해양생태계 복원 기술개발 동향 

2.2. 기술수준 분석 

2.3. 국외(선진국) 사례분석 

2.4. 국내 사례분석 

2.1. 정책동향 및 법률체계 분석 

2.5. 시사점 도출 



관련법 해당조항 시사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변국가와의 공동조사, 연구, 복원, 복구 
협력사업 실시(제8조) 

•해양생태도의 작성(제12조) 
•회유성해양동물의 보호(제16조)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제19조) 
•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기술개발(제39조) 

•복원기술 개발 근거 규정 상당수 포함 

•복원 정책 효과적 추진 위해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복원/증식 
기술 등의 기술개발 추진 필요 

•일부 연구기술개발에 그치고 있음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 및 국제협력의 
추진(제6조) 

•해양환경개선조치(제18조)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제5조)  

연안관리법 •자연해안관리목표제(제32조) •개정법에 도입된 ‘연안용도해역제도’, 
‘연안해역기능구제도’, ‘연안해역적성평가’ 등을 실시 
위해 연안조사/평가기술/측량기술 개발 연구 필요 

•연안침식방지 및 복원기술, 기후변화 대응 연안정비기술 등 
활성화 위한 정책적 관심 필요 

습지보전법 •훼손된 습지의 관리(제17조) 
•인공습지의 조성관리 권장(제 18조) 보고 및 
조사 등(제22조) 

•훼손된 연안습지 복원, 인공습지 조성 위한 비용효과적 관련 
기술개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연안습지 모니터링, 연안습지 변화예측기술개발, 
연안습지복원기술 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으나, 
아직 성숙단계에 이르지 못함 

•인공습지 조성, 훼손된 습지의 복원 및 관리, 습지 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 강화필요 

하천법 •유역조사의 실시(제16조) 
•수문조사의 실시(제17조) 
•수문조사환경의 최적화(제20조) 
•수자원 자료의 정보화(제22조) 

•하구역관리기술 개발사업은 하구역 관리/보전/복원을 위한 제반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동 기술개발 확대/개편 하구오염 방지, 하구 통합관리모델 
개발, 하구생태계의 복원 추진 필요 

2.1. 정책동향 및 법률체계 분석 



2.2. 기술수준 분석 - 특허분석 

국내 특허 및 기술수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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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서식지 자연과정유지 

L.서식지 오염저감 

M.생물종 실외복원 

N.생물종 실내복원 



2.2. 기술수준 분석 – 복원 대상지 선호도 분석 

 전문가 조사 결과 해양생태계복원 우선순위는 하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우선순위는 갯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두 조사 모두 하구 및 갯벌이 선호도의 60%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하구 또는 갯벌의 복원이 상대적으로 

중요함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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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관리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 n=1,000 해양생태복원 서식지 선호도 전문가 조사, n=26 

복원 대상지 선호도 조사 



2.3. 국외(선진국) 사례분석 – 국외 대표 복원프로그램 

국외 해양생태복원 프로그램의 예 

일본 

미국 
중국 

EU 

▪ 개발, 기후변화, 기타 환경  
  스트레스로 파괴된 연안  
  서식환경 복원 (NOAA 주도) 
▪ 1996년 – 현재  
▪ 매년 약 4천만 달러 예산 

▪ Salton Sea의 물고기 및 야생  
  동물종 및 생태환경 복원  
  (캘리포니아 주정부 주도)  
▪ 2003년 – 현재  
▪ 매년 약 천만 달러 예산 

▪ 쯔나미로 파괴된 생태환경 복원   
  (동경대 대기해양연구소) 
▪ 2011년 – 현재  

▪ 주요 서식지 복원 (하구역, 만,  
  비치, 암반 등) (US EPA 지원)  
▪ 2004년 – 현재  
▪ 매년 약 천만달러 

▪ 중국 환경부에서 선정한 12개의  
  5개 주요사업으로 선정됨 
▪ 2011 – 현재  
▪ 주로 수질과 오염물질 저감 위주  

▪ 생태환경 평가 및 복원 통합관리  
▪ 16개국 25개 연구소 참여 
▪ 2012년 1단계 사업종료 (2009~) 
▪ 생태 상태진단 시스템 구축 

NOAA 서식처 보전  프로그램 Puget Sound 생태복원 프로그램 환경보전 계획사업 (중국 환경부) 

EU WISER 프로젝트 (유럽연합) 

Salton Sea 생태계 복원 프로그램 

ICRC 프로젝트 (AORI) 



 북미 최대규모 하구역 

 3,700종 생물 서식지 

 수산업, 관광산업  

 지역사회 전통/문화 

복원지역중요성 

 수질문제, 적조발생 

 물고기 폐사 

 화학물질 오염  

 서식지 훼손 

 생태계 먹이망 훼손 

복원배경 

 해초지(잘피) 식재 

 굴 암초 복원 

 어도 복원 

 습지 복원  

복원방법 복원결과 

복원 진행중 

미국, 체사피크만 지역 

1983년-현재 기간 

하구의 복원 타겟 

Chesapeake Bay Program, 2012 참고 

갯벌 
산호 
군락 

특정
해역 

체사피크만의 복원 
미국 

하구 
해안 
사구 

해중림 2012년 

서식지 복원사례 하구 

2.3. 국외(선진국) 사례분석 – 하구 



해양생물의 다양한 자연 

서식처들이 풍부 

복원지역중요성 

관광활동에 의해 해안 

사구가 파괴 

복원배경 

 사구 재건설 

 모래고정 펜스설치 

 사구 펜스 설치 

 생물학적 섬유 사용 

복원방법 

복원 5년 후 식물의 피도 

증가 

 식물종의 다양성 증가 

 식물종의 풍부도 증가 

복원결과 

프랑스, 카네엥 루시용 해변 지역 

2006년-2010년 기간 

해안사구의 복원 타겟 

S. Grosset et al., 2010 참고 

갯벌 
산호 
군락 

특정
해역 

카네엥 루시용 해변 해안사구의 복원 
프랑스 

하구 
해안 
사구 

해중림 2010년 

서식지 복원사례 해안사구 

2.3. 국외(선진국) 사례분석 – 해안사구 



관광의 가치가 높은 갯벌 

복원지역중요성 

양식장으로 사용하던 곳을 

갯벌로 복원하고 염습지를 

조성하여 생태공원 조성 

복원내용 

복원 개념이 아닌 해수 차단 

방식으로 시공 

사업진행 시 모니터링 

실시되지 않음 

문제점 

제방축조(7516m) 

배수갑문 5개소 설치 

염습지 2개소 설치 

염생식물/갈대군락지 조성 

복원방법 

한국, 전북 고창군 지역 

기간 

갯벌 염습지복원-폐양식장 타겟 

참고 

2010-2013년 

갯벌 
산호 
군락 

특정
해역 

고창군 갯벌의 복원 
한국 

하구 
해안 
사구 

해중림 2010년 

갯벌복원을 위한 기술지침  
및 계획수립 

서식지 복원사례 고창 갯벌 

2.4. 국내 사례분석 – 갯벌 



2.5. 시사점 도출 – 연구현황 분석 

국내외 연구현황 요약 발표논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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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 

• 전체의 약 80%가 하구복원 

• 갯벌과 산호군락 연구 증가추세 

• 해안사구, 해중림 복원연구 취약 

• 국외 1990년대부터 연구활발 

• 국내 2010년대 이후 증가  

• 대체로 다른 국가에 비해 취약 

• 총 82편 연구결과 발표. 

• 미국대비 1/10수준임. 

• 중국, 일본 대비 절반수준 

1. 국내 연구수준  

2. 시기별 연구현황 

3. 서식지별 연구현황 분석 



SWOT 분석 

2.5. 시사점 도출 – 종합  

SWOT 

강점(S) 
• 기본계획수립 
• 전문집단확보 
• 국민참여증대 

약점(W) 
• 기술격차10년 
• 융합기술취약 
• 예산재원부족 

제약(T) 
• 단기성과위주 
• 개발의지잔류 
• 행정편의주의 

기회(O) 
• 생태계서비스 
• 보전정책강화 
• 갯벌인식고조 

S/O 전략 W/O 전략  

S/T 전략 W/T 전략  

• 지자체중심→중앙정부통합정책 

• 국가전략수립→장기투자유치 

• 복원기술수입→기술격차해소 

• 국민참여홍보→민간투자유도 

• 생태복원중심 기본계획보강  

• 생태산업육성→국민호응증대 

• 기획과제수행→본과제 유치 

• 과학정책소통→과학기반정책 

지속적 생태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해양생태복원 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 마련  



3. 연구개발 추진계획 

3.2. 해양생태계 복원 중장기계획 

3.3. 중점추진분야별 연구개발로드맵 

3.4. 서식지별 복원사업 계획 

3.1. 해양생태계 복원 기술트리 



3.1. 해양생태계 복원 기술트리 – Overview 

진단 기준설정 

관측 및 예측 

의사결정 

환경기준 매체기준 경관기준 

저서생태 부유생태 유영생태 미생물생태 

생태계구조 생태계기능 서식지특성 생물종 

원인물질 오염강도 오염원추적 

노출모니터링 영향모니터링 

건강성 

생태계평가기준 

생태계안정성 

오염도 

위해도 

정책판정 

설계 시나리오 

서식지 

생물종 

복원가치평가 복원우선순위 복원요구등급 복원대상선정 

지침/표준화 

공정기술 

설계감리 현장감리 

자연정화 자연해안유지 

오염원차단 오염정화 

생물이식 외래종방지 

유전자복원 증ㆍ양식기술 

모니터링설계 

자연과정유지 

실외복원 

실내복원 

시공설계 

감리 

실시설계 

설계검증 

개선(미시공) 

오염저감 

조성(시공) 설치 

관리평가 

지속가능성 

자연해안조성 해안선유지 수로설계 경관 

정화 확산방지 

해안선유지 

정화 확산방지 

실효성 정책반영 DB구축 

지침/표준화 

홍보 교육 다목적이용 

오염저감 

오염저감 

안전성 

서비스기능 

경관 보수 

관리 효과성 

5개 대분야 

12개 중분야 

21개 소분야 

46개 소세분야 

복원기술트리 

목적기능 기본기능 2차 기본기능 3차 기본기능 



3.1. 해양생태계 복원 기술트리 – 기술수준 및 격차 분석 

기술별 수준 및 격차 분석 



3.2. 해양생태계 복원 – 중장기계획 

1.생태계 구조의 회복, 증진 
2.생태계 기능의 회복, 증진 
3.사회생태가치 창조, 웰빙 

해양생태복원의 비전 & 목표 

Revitalization 

사회생태가치 

물질순환  
일차생산 
성장과 증식 
경쟁∙포식, 기생∙공생 

제공기능 
조절기능 
지원기능 
문화기능 

오염회복 
친수공간 
생태관광∙교육 
안전먹거리 

오염정화 
블루카본 
수산자원 
에너지자원 

하구∙연안 
갯벌 생태계 
긴급복구지역 
보호종 서식지 

멸종위기종 
보호대상생물 

유용생물 
위협생물 

건강성 다양성 

웰빙 

1.생태복원기술 개발 
2.체계적인 관리기술 확보 
3.사회인식 고취 
4.지역경제 활성화 

비전 
(Vision) 

목표 
(Goal) 



3.3. 중점추진분야별 연구개발 로드맵 – 복원여부 사전진단 

분야 

단계 

기간 

기간별 주요 목표 

복원여부 사전 진단 

1단계 2단계 3단계 

2014 2015 2016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17 

• 일반 해양환경기준 설정 
• 생물다양성 분석기술 
• 해양 바이오돔 설계 

• 해역별 해양환경기준 설정 
• 바이오돔 이용 생태계 구조/기능 분석 
• 해수순환과 생태계 예측 모델링 기술 
• 생태계 지표 개발 
• 고유종, 보호대상해양생물 관리기술 
• 서식지 분류와 보호지역 선정과 관리 

• 용도별 해양환경기준 설정 
• 장기생태계 변동 분석 및 예측 
• 실시간 생태 정보 획득기술 
• 자연력 이용 생태계 기능개선 
• 생태계 보존/훼손 복원기술 
• 해양생물/생태 정보서비스 

기준 설정 

관측 및 예측 

의사결정 

• 물리/지형 기반 해역구분 
• 해수/퇴적물 기준 
• 생태계 기준 

• 해양생태계 구조 분석 
• 해양/갯벌 생산 및 분해기능 
• 야생동식물/해양포유류 조사 
• 오염물질 분석/노출평가 기술 

• 생태계 구조 변화 예측 모델 
• 보호대상종 선정기술 
• 퇴적물 거동 및 침식/퇴적 
• 해양환경 요인과 생물량 변동 측정 자동화 

• 실시간 생물정보 획득 기술 
• 해양생태계 변화 예측 모델 
•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관리 및 
  생물지리변동 예측 

• 생태계 건강성 판정기법 
• 생태계 별 생태지표 확립 
• 생태등급도 구축 

• 해양생태계 건강성판정 종합 
  시스템구축 

연구개발전략 

추정 예산 • 51억원/년 • 87억원/년 • 115억원/년 

• MT/BT/IT 융합기술개발 
• 국제협력 
• 기관간 연구협력 및 DB 공유 
• 감시/감지기술 개발 

• MT/BT/IT 융합기술개발 
• 국제협력 
• 기관간 연구협력 및 DB 공유 
• 서식지변동 3D 재현기술 개발 

• 지역특화 생태계 모델 
• 생물모니터링 실시간 네트워크 운
영 

• 생물/물리/공학 융합기술 

핵
심
기
술 

• 생태계 기반 해역구분 
• 해역별 해양환경기준 설정 
• 해양보호구역 지정기준 
• 군집안정성 평가 

• 용도별 해양환경기준 설정 

관련법규/계획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연안관리법, 하천법 
•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환경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 2020 해양과학기술 로드맵 

복원 
기술 
트리 

대분야 

중분야 

요소기술 



단계 

기간 

기간별 주요 목표 

1단계 2단계 3단계 

2014 2015 2016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17 

• 우선 복원대상 하구 선정 
• 대규모 인공하구 순환 개선 
• 소규모 인공하구 복원 
• 자연하구 복원 

• 대규모 인공하구 순환 개선 
• 소규모 인공하구 복원 
• 자연하구 복원 

• 대규모 인공하구 순환 개선 
• 소규모 인공하구 복원 
• 자연하구 복원 

대규모 인공 
하구 순환개선 

소규모 인공 
하구 복원 

• 우선 복원대상 하구 선정 
• 하구둑 기능 재평가 
• 대조하구 설정 및 모니터링 
• 하구수문 운영 개선방안 도출 

• 우선 복원대상 하구 선정 
• 인공구조물 기능 재평가 
• 하구생태계 훼손 실태조사 
• 대조하구 설정 및 모니터링 

• 하구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 대조하구 설정 및 모니터링 
• 인공구조물 제거 및 하구서식지 복원사업 
• 복원 평가방법 개발/사후 모니터링 

추정 예산 • 100억원/3년 • 550억원/4년 • 150억원/3년 

사
업
내
용 

• 하구 서식지 복원계획 수립 
• 대조하구 모니터링 
• 하구순환 개선사업 시행 
• 하구서식지 복원사업 시행 
• 복원 평가방법 개발/사후 모니터링 

• 사후모니터링 및 복원 평가 
• 복원생태계 생태/사회경제  
  기능 평가 
• 대조하구 모니터링 
• 비용/편익 평가 

• 사후모니터링 및 복원평가 
• 복원생태계 생태/사회경제  
  기능 평가 
• 대조하구 모니터링 
• 비용/편익 평가 

자연하구 복원 
• 우선 복원대상 하구 선정 
• 생태계 훼손 실태조사 
• 대조하구 설정 및 모니터링 

• 하구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 대조하구 설정 및 모니터링 
• 하구서식지 복원사업 시행 
• 복원 평가방법 개발/사후 모니터링 

• 사후모니터링 및 복원평가 
• 복원생태계 생태/사회경제  
  기능 평가 
• 대조하구 모니터링 
• 비용/편익 평가 

3.4. 서식지별 복원사업 계획 – 하구 생태계 

하구생태계 복원사업 



4. 연구개발의 타당성분석 

4.2. 기술적 타당성 

4.3. 경제적 타당성 

4.4. 타당성 분석결과 

4.1. 정책적 타당성 



4.1. 정책적 타당성 

• 재원조달 가능성  

• 국제협약/국제기구 등 국제사회 동향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사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 체계적 추진여부 파악 목적 

법률 및 법정계획 대상 

국가추진전략 vs. 본사업 방법 

계획/법률과의 부합성 5점 척도 결과 

• 사업의 추진 의지 및 선호도 • 법률 및 상위계획과 부합성 

사업추진선호도/참여의향 파악 목적 

관련기관/잠재참여기업/민간단체 대상 

관련자와 면담/서면 자료 분석 방법 

우호/중립/거부/무관심 4개 군집화 결과 

• 환경성 
재원에 따른 사업 지연 정도 파악 목적 

국고/지방재원/민자 투입시점∙규모 대상 

위험식별 후 위험요인 분석 방법 

Gap & 시나리오 결과 제시 결과 

• 사업특수 평가항목 

   (법제간 중복상충, 시민사업지역 선정 등) 

국가 전략적 

중요성 

정책적 타당성 분석 



4.2. 기술적 타당성 

기존사업과의  

중복성/연계성 

분석 

기술수준 및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분석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분석 

• 기 추진중인 사업의 과제명/내용/ 목적에 

따른 유사성 도출 

• 도출된 유사과제의 세부내용 분석을 통한 

중복성/연계성 분석 

• 과제구성의 적절성 파악 

• 연차별 추진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 단계별 추진계획의 체계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 

• 해양생태계 복원기술 관련 인프라 현황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종합 

•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의 적절성 

기술개발 로드맵의 우수성  

보유기술 수준 및 기술격차 

기술개발 역량 및 잠재력  

본 사업과 유사사업 및 과제 분석  

기존 R&D 사업의 한계/중복성 도출  

기존 R&D 사업과의 차별성/연계성 

(전후방연계효과) 분석 

기술적 타당성 분석 



4.3. 경제적 타당성 – 설문조사 

구분 

현재가치 합계(백만원) 순현재가치 

(백만원) 

(NPV) 

편익-비용 

비율 

(B/C ratio) 

내부수익률 

(IRR) 
편익 비용 

값 319,960  80,365  239,595  3.98  54.8% 

구분 

현재가치 합계(백만원) 순현재가치 

(백만원) 

(NPV) 

편익-비용 

비율 

(B/C ratio) 

내부수익률 

(IRR) 
편익 비용 

값 319,960  119,817  239,595  2.67 30.1% 

복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복원기술개발을 추진할 경우  



4.4. 타당성 분석결과 

정책적 타당성 

1. 국제사회는 경제상황 악화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UNEP 중심으로 
녹색경제 체제 구축을 추진중 

 
2. 해양생태계 복원 연구개발 추진계획은 
국제사회 녹색산업 성장에 대응되며, 해양의 
잠재력을 극대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3.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사업추진의지가 
형성되어 있음 
• 공공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창출하게 되므로 초기에 정부 지원이 
필수적임 

• 재원확보의 한계, 사업 중복성 등의 
위험요인은 극복 가능함 

• 정책적 타당성 확보됨 
 

기술적 타당성 

1. 해양생태계 복원은 ‘기술개발’과 ‘복원 
사업 시행’이라는 두 축으로 수행 되어야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진단-설계-개선-조성-관리의 5대 중점 추진 
분야의 기술개발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서식지별 복원사업 추진해야함 

 
2. 국내 복원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40-
70%이며 5년 후에는 60-80%로 향상될 
것으로 예측됨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현재 5-11년 에서 
5년 후에는 4-7년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3. 종합적인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복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기술개발 계획이 적절 
•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높음 
• 기존사업과 연계 가능 
• 기술적 타당성 확보됨 

경제적 타당성 

1. 해양생태계 복원기술개발 및 복원사업 은 
경제성이 있음 
• 총 비용의 현재가치: 803억원 
• 총 편익의 현재가치: 3199억원 추정 
• 순 현재가치: 2396억원 

 
2. 편익-비용 비율은 3.98로 산정되어 1.0 을 
초과함 

 
3. 내부수익률은 54.8%로 사회적 할인율 
5.5%를 초과함 

 
(전국 1,000가구의 설문조사 결과) 

• 경제적 타당성 확보됨 
•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착수되어야 함 
 



5.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1. 해양생태계 복원 기술개발 사업의 가치 

5.2. 파급효과 



5.1. 해양생태계 복원 기술개발 사업의 가치 

백만달러($) 

일자리수(개) 
생태복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백만달러 투자 당 일자리의 수) 

델라웨어 하구의 경제적 가치 (연간) 

여가 물고기/ 
야생동물 

숲 국립 
공원 

물 
공급 

수질 농업 항로 

연안생태 복원사업 도로건설 
사업 

석유/가스 
사업 

그린빌딩 
개수사업 

연안생태계의 경제적 가치 미국사례 

미국 연안지역의 경제 기여도 

• 75%의 어업과 80~90%의 낚시 여가활동의 장소 
• 전체 미국 고용의 40% 차지 
• 6,900만개 이상의 일자리 제공 
• 국가 GDP의 절반 정도를 생산 
• 매년 2조 달러의 교역이 일어남 

“사냥과 낚시는 매년 약 80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다. 이것은 곧 연안복원 
사업에의 투자는 곧 우리국가 경제에 

투자임을 의미한다.”  
– Dale Hall (Ducks Unlimited 대표) 



5.2. 파급효과 

직접적 
일자리 

간접적 
일자리 

유발 
일자리 

복원사업이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직접적 일자리: 훼손된 습지, 조개대, 산호군락, 물고기통로 따위를 
복원시키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위한 일자리 

간접적 일자리: 목재, 콘크리트, 묘목 등 복원사업에 필요한 재료들을 
공급하는 업체의 일자리 

유발 일자리: 복원사업 참여 인력의 옷이나 음식과 같은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장의 일자리 

복원 사업은 연안서식처를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가져옴. 

이러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다른 관련 
경제 활동에 더해져 
복합적으로 나타남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 복원 사례 

초기 투자액 투자 수익 

부동산 수입 

수질정화효과 

야생동물 서식처 
및 사냥 

휴양 및 상업적 낚시  
$2.6 

공원 방문 및 공지 
$2.1 

BC Ratio 
4 : 1 

그 외 440,000개의 
일자리 창출 

콜롬비아강 연어 

샌프란시스코만  
습지 

그레이트호 습지 

체사피크만 굴 

멕시코만 습지 

갤버스톤만 해초지 

지역별 
생태계 훼손 정도 



6. 연안 및 하구복원지 선정 방법 및 절차 

6.1. 복원지 선정 및 평가기준-국외사례 

6.2. 복원지 선정 5대원칙 



Noss et al. (2009) 

Prioritizing Ecosystem, Species, and 
Sites for Restoration 

6.1. 복원지 선정 및 평가기준 – 국외사례 

복원대상 생태계 우선순위 결정시 생태계 희귀성, 종조성 특성(풍부도, 고유종 여부 
등), 훼손 정도 등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아래 3가지 사항 고려할 것을 제안 

• 인간 활동 때문에 나타나는 생태계 면적 감소 또는 상태 악화의 정도 

• 복원대상 생태계를 둘러싸고 있는 더 큰 규모의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생태적 과정 (지구탄소순환, 지역적 규모의 교란 또는 수문조건, 

영양염류 이동 등)에 복원대상 생태계가 기여하는 정도 

• 추가 훼손 위험도(훼손 정도가 생태계의 회복력을 초과해 바람직하지 

않은 새로운 상태로 변화할 수 있는 위험성) 



Restore America’s Estuaries (2000) 

미국 연안하구생태계 복원 국가전략 

6.1. 복원지 선정 및 평가기준 – 국외사례 

미국 연안하구생태계 복원 국가전략에서 5가지 기준 제시하며, 우선복원대상 서식지 
유형과 위치를 명시할 것을 권고하였음 

• 복원사업의 시급성(서식지 희귀성, 생물종이나 서식지에 대한 위협) 

• 서식지나 생물종이 제공하는 생태적 편익 

• 서식지나 생물종을 성공적으로 복원할 가능성 

• 서식지나 생물종 복원에 대한 대중적 지지 

• 서식지나 생물종이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적 편익 



미국 Lower Columbia River Estuary 

6.1. 복원지 선정 및 평가기준 – 국외사례 

미국 Lower Columbia River Estuary에서 복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복원 우선순위 평가체계(Restoration Prioritization Framework)를 제안   

• 이 평가체계는 두 단계 접근법을 채택 

• 첫 번째 단계(Tier I)에서는 GIS를 이용하여 제방 축조, 농업, 

수상구조물, 물 흐름 제한구조물 등 다양한 인위적 요소의 영향을 

평가하며, 이외에도 수문 연결성, 기존 기능에 관한 정보도 분석함 

• 두 번째 단계(Tier II)에서는 복원비용, 기대되는 기능적 변화, 

복원장소의 크기, 복원사업의 성공확률 예측값 등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복원사업 제안서의 우선순위를 평가함 

Evans et al. (2006) 



범주 및 지표 점수 내    용 

생태적 요소 100 

• 사라진 서식지의 가치 -30 멸종위기종/위협생물종/특별관심 대상생물 종 

• 훼손 정도 30 심각/보통/낮음 

• 과거의 서식지 유형 8 기록 유무 및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 

• 복원사업의 규모 10 면적에 따라 4단계로 구분 

• 서식지 인접성/토지이용 20 인접 정도에 따라 5단계로 구분 

• 복원목표 기능 5 영양염 제거/종 다양성/지하수 보호/야생동물 이동통로 

• 서식지다양성 6 다양성 증가에 기여/미기여 

• 보호대상 생물 종 16 멸종위기종/위협생물종/특별관심 대상생물 종  

• 보호구역 인접성 5 인접/미인접 

실현가능성 요소 100 

• 복원대상지 소유권 형태 18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 10 연관성 유무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 복원계획 수립 단계 17 진행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 재원마련 정도 10 재원의 일부라도 확보 유무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 복원사업 성공확률 25 세 단계로 구분 

• 지역사회/이용자 지지도 5 확실한지지/반대 없음/확실한 반대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 복원 후 유지관리 필요 정도 15 필요 없음/소규모 관리/대규모 관리의 세 단계로 구분 

공공·경제적 편익 요소 50 

• 공공 접근성 및 인식 제고 10 접근성 제고/인식 제고의 두 가지 항목 

• 상업 및 여가 이용 제고 20 이용 정도 및 영향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 

• 상업 및 여가 이용 생물종 편익 20 2종 이상에 편익/1종에 편익/간접 편익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PEP HRWG (2000) 

미국 Peconic Estuary 서식지 복원 

6.1. 복원지 선정 및 평가기준 – 국외사례 



범   주 지   표 내   용 

경관/복원지역 특성 
육지방향 이동에 대한 장애물 염습지 확장을 방해하는 장애물 수 

인공구조물 부두, 가설도로 등 인공구조물 수 

수문 특성 
심각한 변화 평균수면 이상의 둑 비율 

보통 변화 평균수면 이하의 둑 비율 

야생동식물 서식지 

식생 피도 
50 m 조사선에서 방형구 조사 

식생 다양성 

외래종 서식지 외 생물 종 

표서동물 지표종(고둥, 게)의 상대밀도 

퇴적층 특성 
  

토양안정도 토양경도계 이용 토양 경도 측정 

2~4cm 식물뿌리 
토양 체질 후 상대 뿌리 비율 측정 

25~27cm 식물뿌리 

공극수 염분 전도도 이용 측정 

공극수 pH pH 미터 이용 측정 

Staszak & Armitage (2013) 

• Galveston Bay의 염습지 복원지역에 대한 신속평가방법(Rapid Assessment Method) 사용 
• 네 가지 범주, 13개의 평가지표를 선정 후, 지표별로 0~4점의 점수를 부여 
• 범주별로 점수를 종합하여 생태계온전성지수(Index of Ecosystem Integrity) 계산 

미국 Galveston Bay 염습지 복원 

6.1. 복원지 선정 및 평가기준 – 염습지 복원사업 평가지표의 예 



1. 적응적 관리(adaptive management)의 원칙 
  - 생태적 조건 및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능동적 평가  

2. 생태계 복원 목적과 목표의 명확성 
  - 복원지 선정기준은 복원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 달라져야 함 

3. 생태적/사회경제적 기능을 적절히 나타내는 지표의 선정 
  - 복원 성공에 대한 평가기준이 생태계 과정에 더 의존할 수록 목표달성 가능성 높아짐 

4. 평가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 범위를 설정 
  - 단기, 중기, 장기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지표를 선정 

5. 생태계 유형별 참조생태계(reference site)의 구조와 기능 정보 확보 
 - 복원 시 원래 상태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임 

6.2. 복원지 선정 및 평가기준 – 5대 원칙(방향) 제안 

복원지 선정 및 평가기준 5대 원칙 



감사합니다. 



부록 1. 생태계 복원으로 연안침식을 막은 사례 

Living Shoreline 

Riprap과 marsh를 이용한 해안선 복원결과 

연안침식 모니터링 연구 측정항목 및 생태기능 

Living Shoreline 

• Living Shoreline Project: 식물, 돌, 모래, 또는 다른 생물체를 이용 해안
선 서식처의 장기적인 보호, 복원, 증대 

• 식물(mangrove, marsh, 또는 seagrass), 모래, 굴 껍데기, 유기체, 또는 
재활용 물질 등을 이용 높은 에너지 환경을 낮은 에너지 환경으로 만들어 줌 

• Living Shoreline의 이점: 해안선의 침식방지, 생물의 서식환경 제공, 수질
환경 개선 효과, 여가장소 조성, 일자리 제공 등 



부록 2. 생태계 복원으로 연안침식을 막은 사례 

Oyster Reef Restoration 

• 서식처 제공(물고기, 갑각류, 바다새, 해양포유류) 
• 수질개선의 효과(수생식물의 성장을 도움) 
• 연안침식을 막고 해안선 유지 
• 어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Bagged oyster shell: 그물망 안에 굴 껍데기를 넣어서 설치 
• Loose oyster shell: 굴 껍질을 연안가에 흩뿌림 
• Oyster castles: 구조물을 성처럼 쌓아 올림 
• Crab trap: 그물망에 굴이 달라붙어 성장할 수 있도록 설치 

Oyster 복원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 

Oyster reef의 복원 방법 

Oyster reef의 복원 사업 결과 
 

• 복원 실시 후 4년 만에 눈에 띄게 연안침식 감소 
• 복원대상지의 기질의 경도나 파도 에너지의 강약에 
따른 적합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음 

• 복원서식처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 



부록 3. 생태계 복원으로 친수공간 조성사례 

Bolsa Chica Lowlands Restoration 

• 복원: 방목장, 오리사격장, 유전 등으로 
사용되던 연안습지를 습지의 50% 가량이 
자연적인 조석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수유통를 유통시켜 습지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reinvigorate) 
 

• 염생식물 군락지 면적 확대되어 
염습지로서의 본연의 모습 회복 
 

• 염습지 내 어종 증가:  복원 직후인 
2007년 19종에서 2009년 47종으로 
증가 
 

• 해조류 서식지 확대 
 

• 조류 서식 증가: 새로 조성된 습지로 인해 
조류가 총 166종 관찰되었으며, 
멸종위기종인 제비갈매기, 흰물떼새 등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 됨.  

Before After 미국 캘리포니아주 Bolsa Chica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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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충청남도의 염습지(이하 갯벌)와 연안은 높은 가치가 있으나 많은 훼손이 있어 계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 연안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생물 다양성(4,874종)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안 서식 해양생물의 생산성과 다양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 특히, 우리나라 염습지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와덴 해(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갯벌보다 4.3배 많은 생물(1,141종)이 서식.

❍  충청남도의 연안은 다른 서해안과 달리 바다로 돌출되어 있고, 수심이 매우 깊으며 경사도가 높은 연안과 복잡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파도와 조

류가 만들어 놓은 다양한 해안특성으로 우수한 수산물뿐만 아니라 해안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 충남 갯벌의 가치는 연간 22,676억 원(해양수산부, 2013년)으로 추정.

❍  이처럼 충청남도 서해안은 매우 높은 경제적인 가치와 다양하고 좋은 해안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간척사업에 의해 갯벌과 자연스런 

해안선이 상당한 부분이 소멸되어 더 이상 훼손 될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미래자원을 담보할 수 없다.

❍ 따라서 충청남도는 매우 높은 해안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빠른 시일 안에 찾아내어, 현재의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미래의 현명한 연안관

리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과거 농경지와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간척사업에서 가치를 향상시키는 복원정책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 하굿둑 건설에 의한 치수정책은 홍수피해, 해일피해, 용수확보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장점들과 함께, 부가적으로는 주변 하구갯벌의 간척효과, 도로건

설 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과거에서 부터 일반적으로 취해오던 정책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예외 없이 많은 곳에서 식량증산과 경제성장, 재해예방 등을 위해 간척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간척사업 현황은 1965년부터 2020년까지 총 135천ha의 간척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2012년 말까지 95천ha(70%)의 간척지를 준공1)하였고 나머지 40천

ha는 현재 공사 중2)에 있다.

  <표 1> 간척지 조성 현황

❍ 한편, 간척사업 과정에서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되는 하굿둑과 방조제로 인하여 기수역이 상실되고, 강과 하천 하구의 물 

순환이 반폐쇄적으로 변화된다. 이로 인한 용존산소농도의 감소, 유기물 오염원 축적 등으로 수질문제가 대두되고 용수의 활용마저 제한적으로 작용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천과 바다의 수중생태계가 단절시키고, 단기적으로 생태계가 교란됨은 물론 장기적으로 수산자원의 감소를 유발하게 된

다.

❍ 충청남도는 훼손된 연안의 갯벌과 하구의 기능을 복원하여 가치를 되찾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시기이지만, 기본적인 개념과 원칙이 정립

되지 않아서 갯벌과 하구기능을 복원하는 정책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① 하구와 갯벌은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가치가 매우 높다.

❍ 갯벌과 하구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갯벌은 육상생태계와 해양생태계를 연결하는 점이대 지역으로 두 생태계의 완충기능

을 가지고 있다. 갯벌의 기능 중 중요한 것은 자연정화 활동으로 흔히 갯벌을 ‘자연의 콩팥’ 이라고 부른다. 갯벌에 서식하는 많은 생물들은 염생식

물과 함께 하천에서 바다로 유입된 육상의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정화조와 같은 역할을 한다. 

❍ 하구의 경우 해수와 담수가 상시적으로 교차하는 지역으로 생물다양성으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가치가 매우 높은 수산자원의 산란 및 서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물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생태적인 중요기능이 상실되어 연안생태계 및 수산업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하구와 갯벌은 어·패류의 생산 및 서식지 기능과 태풍 및 홍수의 완충 기능이 탁월하고, 인간의 심미적으로도 그 가치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등 환경

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모두에서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림 1] 갯벌 생태계의 구조, 기능, 가치의 상호관계



② 하구와 갯벌의 기능은 매우 다양하다.

❍ 하구는 담수와 해수의 혼합지대로, 풍부한 영양염류를 바탕으로 저서생물, 회유성 어종 등이 다양하게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 염생식물과 함께 육상에서 바다로 유입된 육상의 오염 물질을 분해하고, 부영양화의 원인물질인 질소, 인 등의 영양염류를 흡수하여 성장하면서 천

연의 정화조와 같은 역할을 한다. 

❍ 태풍∙홍수, 해수면 상승, 해안침식 등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시키는 완충역할을 한다. 

❍ 낚시․해수욕․아름다운 경치 등 레저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자연탐구․조류관찰․학술연구 등의 대상으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③ 하구와 갯벌의 가치가 농경지의 가치보다 월등하다.

❍ 과학전문지인 네이처(Nature, ‘97)에 의하면, 갯벌의 생태적 가치는 1ha 당 9,900달러로 농경지의 가치보다 100배, 하구지역(기수역)은 250배 이상

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 1㎢당 가치(US$) : 기수역 2,283,200 / 갯벌 990,000 / 농경지 9,200

❍ 우리나라 갯벌의 연간 총 경제적 가치(해양수산부, ‘13)는 약 16조원으로 단위면적(1㎢)당 연간 63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 : / / , ‘12 12 >

17.5 6.6 2.5 13.6 2.6 20.3 63.2

④ 반면 간척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 전 지구적으로 해수면의 상승은 에너지를 강화시켜 해안지역에서 조류와 조석의 물질운반력 또는 토사의 퇴적보다는 침식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또

한, 하구지역 모래의 결핍은 모래를 공급하는 하굿둑 혹은 상류지역에 설치된 댐의 영향으로 알려지고 있고 있으며, 모래 결핍은 결국 해안침식(전 

지구적으로 약 70% 이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 영종도 신공항, 금강 및 영산강 하굿둑, 새만금 방조제 등의 인공구조물은 육지로부터 공급되는 퇴적물의 양을 감소시켜 갯벌이 위협을 받고 있음.

❍ 더 큰 문제는 농지확보를 위한 간척지가 기존의 농경지보다 더 범람에 취약하고, 해수욕장 주변의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축조한 방조제는 해수욕

장의 모래를 유실시키는 등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

❍ 간척사업으로 인한 갯벌의 소실과 방조제 및 하굿둑 건설사업은 광활하게 식생경관을 형성하고 있던 염생식물이 많은 지역에서 사라졌고, 많은 해양

생물의 서식처 및 생계수단의 변화와 파괴를 초래하게 되었다.

❍ 하굿둑 및 방조제의 축조는 유속의 감소로 담수호의 환경변화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난다. 

  - 해수유동량 감소, 물 순환 약화, 세립 퇴적물 축적, 생물생산량 감소, 자정작용 약화, 생물 서식처 파괴, 수질오염물질 축적, 빈산소층 증가, 악취 발생, 녹조 현

상, 생태계 순환고리 차단, 연안 침식, 퇴적물 준설비용 증가, 환경재해 발생 등

❍ 또한, 하굿둑 하류에도 물 순환이 차단되어 문제가 발생한다. 

 - 하류측은 오히려 유기물이 부족한 빈영양 상태를 초래. 그렇지만 조석의 작용에 의하여 저층에 퇴적된 유기물 입자는 염수쐐기에 의해 둑에 가까운 곳으로 운반되

어 비교적 좁은 범위에 집중적으로 퇴적. 

 - 이처럼 하굿둑의 하류에서 저층의 빈산소층의 형성은 생태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연안환경을 피폐화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됨. 

[그림 2] 하굿둑 하류의 물 순환차단



<표 2> 갯벌 주변지역의 해안선 현황

① 대부분 해안선이 일련의 직선화되었다.

❍ 충청남도 해안지역은 갯벌을 간척한 해성충적평야와 표고 200m 미만의 침식기원의 구릉지로 형성된 노년기 지형 대부분이다. 또한 인위적인 지형변화가 

심하게 일어난 지역으로, 과거에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여 리아스식 해안을 이루고 있으며 갯벌이 대규모로 발달되어 있었다. 최근 국가공단 및 하굿둑, 

방조제 건설 등의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일부 구릉지를 제외한 대부분 해안선이 일련의 직선구간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림 3] 충남지역의 해안선 변화



② 충남의 갯벌 면적은 약 360㎢로 우리나의 14.4%에 불과하다.

❍ 우리나라 갯벌은 지반 토질 또한 방조제 축조 및 토지로의 이용에 적합하여 시공이 용이하여 간척 사업비가 월등히 적게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 등

으로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간척사업이 가장 활발했던 곳은 네덜란드의 북해안과 우리나라의 서해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갯벌은 약 2,489.4㎢이며, 그 중 약 84%인 2,109.7㎢가 서해안 지역에 분포한다.

 - 경기만과 충청남도의 해안은 큰 조차와 얕은 바다, 육상퇴적물의 풍부한 공급, 비교적 양호한 해안 굴곡과 섬들의 분포 등 모든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갯벌이 넓게 발달될 수 있는 조건.

 - 전남 지역이 약 41.7%로 가장 많으며, 인천·경기 지역이 약 35.1%, 충남지역이 약 14.4%, 전북 4.7%, 경남·부산 지역이 약 4.1%의 비율.

❍ 충남 갯벌은 7개 시·군에 걸쳐 있으며 2008년을 기준으로 약 358.8㎢이다. 그 중 태안군이 38.6%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서천군 지역이 약 

19.9%, 서산시가 약 18.8%, 보령시가 9.1%, 당진시가 약 7.8%의 비율로 분포한다.

<표 3> 충남 갯벌의 분포 현황 <단위 : ㎢, %>

❍ 그러나 충남의 갯벌은 197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개발되었고, 지난 십년 동안에만 충청남도 내의 갯벌 중에 약 40%가 사라졌다. 충남서해안의 

대표적인 간척사업으로는 천수만, 석문지구, 아산만, 보령시 일대의 홍보지구 간척사업 등이다.

   - 도내 간척․매립 : 51개소 57,415㏊   ※ 전국의 88% 차지

   - 갯벌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 (’87년) 434.2㎢ → (’08년) 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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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충남지역 갯벌 분포도 및 주요전경



❍ 이제는 가로림만 갯벌이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대형 내만 갯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댐 건립계획이 구체화 되면서 연

안 물 환경, 갯벌 보전, 생태계 훼손 등을 둘러싼 주민들과 찬·반 대립이 격화되면서 지역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그림 5]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예정지

③ 해수유통이 제한된 하구호의 수질이 나빠지고 있으며, 하천은 대부분 ‘닫힌하구’ 이다.

❍ 하구호의 물 순환이 차단되어 수질오염농도가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등 부영양화가 가속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삽교호 : ’11년 수질조사 결과 5등급(농업용수 기준 4등급 초과)

    - 간월호․부남호 : 5~6등급

    - 홍성호 COD 10.1㎎/L, 보령호 : COD 9.9㎎/L(4등급 기준 8.0 초과)

    - 금강호 COD : (’90년) 4.4～5.2㎎/L(3등급) → (’12년) 7.7～8.8㎎/L(4등급)

 ❍ 하구호는 11개소이다. 이중 아산호는 경기도와 금강호는 전라북도와 연접하고 있다. 홍성호와 보령호는 수질문제 등으로 인하여 민물담수를 유보하

고 있다.





[그림 6] 충남의 하구호 현황

❍ 

  - 충청남도에 위치한 방조제의 관리주체별로는 국가 20개소, 충남도 250개소 기타 

미지정(개인) 9개소 임. 그 외 미준공된 방조제는 1개소(부사지구)로 보령시와 서천군간



 행정구역 미결정(양 지자체 미합의)으로 사업 준공이 지연되고 있음.

❍ 한편, 전국 권역별 하천 및 하구의 분포 현황을 보면 3,832개 하천 중에서 해안지역에 하천 종점이 위치한 하구는 463개이다. 이중 228개(약49%)가 

‘닫힌하구’인 반면 충청남도의 경우 약 80%가 닫힌 하구이다.

               <표 4> 충남연안 하천 및 하구현황



❍ 충남지역에 열린하구는 5개 하천에 불과하다.

[그림 7] 충남의 열린하구의 하천현황

 ❍ 그 외 나머지 서해연안에 유출하는 하천의 하구는 갑문과 제방에 의해 대부

분 닫혀있어 물 흐름에 제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록 2) “충청남도 닫힌하구 현황” 참조 23하천



① 주요 국가들은 이미 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국제적으로 갯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또한, 하구를 포함한 갯벌은 해양생물의 산란장, 자연정화, 연안보호 등 환경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어 최근 들어 많은 나라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 하구와 갯벌은 해양생물의 산란장, 자연정화, 연안보호 등 환경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생태적·경제적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

진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요 선진국 들은 해수유통 단계를 넘어서 기존의 간척지 제방이나 육지화한 땅을 허물어 간척하기 이전

의 상태로 돌려놓는 이른 바 ‘역간척’사업이 네덜란드를 비롯하여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여러 선진국에서는 시행되고 있다.

❍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는 유럽 최대의 갯벌인 ‘바덴 해’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 1978년부터 협정을 맺고 간척사업을 중단했다. 네덜란드에서는 

1935년부터 방조제 건설과 간척지 조성 등으로 갯벌이 줄어들었다. 2001년부터 방조제를 철거하고 갯벌을 복원하기 시작했다. 

  - 특히,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까지 15년간에 걸쳐 찬반 논쟁과 많은 갈등이 있었던 독일 쉴레스비히-홀슈타인주 갯벌국립공원은 유럽 최대의 국립공원으로 유명 

함.

❍ 미국은 갯벌의 50% 이상이 훼손된 ‘염습지 계획·보호·복원법’을 시행해오고 있는데, 2005년부터 1만2천140㎢에 달하는 갯벌 복원사업을 진행 중이

다. 

 - 2004년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2005∼2009년 1만2140㎢의 갯벌을 복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시 행정부는 2005∼2007년 30억 달러를 투자해 예정보다 

1년 정도 일찍 사업을 마쳤고 복원 면적도 2430㎢나 추가했음. 

 - 샌프란시스코 만의 경우 폐염전(64.7㎢)을 갯벌로 복원하고 있다. 루이지애나 연안과 메릴랜드 주 포플러 섬은 바닷물의 침식으로 사라진 갯벌을 다시 조성하고 있

다. 루이지애나 연안 복원에는 2050년까지 13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

❍ 일본은 1980년대부터 지난 50년간 40%를 잃어버렸던 갯벌의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1200ha를 복원했으며 2,300ha를 더 되살릴 계획이다. 과



거 어패류가 풍부했던 도쿄만의 경우 매립사업으로 136㎢의 갯벌이 현재 10㎢만 남았다.

   - 일본은 갯벌 복원뿐만 아니라 인공갯벌 조성에도 적극적이다. 최근에는 파낸 준설토를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되자 이를 갯벌 복원사업에 재활용하고 있음.

② 우리나라에서도 연안 및 하구복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 지역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당시 국토해양부는 2008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갯벌 복원 대상

지를 조사했는데, 전국 15개 시군이 81곳(32.12㎢)을 갯벌로 복원할 것을 희망했고, 그 중 전남

이 42건(22㎢)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전북 고창이 우선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2012년까지 159억 

원을 들여 갯벌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시화호의 경우 남전천, 동화천, 반월천, 신길천, 안산천 등 5개 하천을 막은 하구호로, 당초에는 

농지 및 산업단지 용수 공급을 위한 담수호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1994년 1월 방조제 완공 이후 

공장 오폐수 및 생활하수 유입으로 수질 악화되어 많은 수질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97년 이

후 해수를 유입하기 시작했다. 2000년 12월 정부는 시화호의 해수화를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해수 

유통 확대와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조력발전소’를 건설하였다.

 

③ 이제 충청남도는 간척사업으로 조성한 하구호부터 평가하여 단계별 복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민선5기 하구 복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충청남도(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TF 팀)는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중 언론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질 문제가 제기된 곳과 중앙부처에서 복원 필요성이 제기되는 곳을 우선 복원대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 홍보지구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4,832억 원을 투입하여 1991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예정인(‘12년까지 3,999억원 투자/83% 진행) 홍성호와 보령호는 방



    조제를 완공(각각 2001.12, 2000.12)하였으나 상류유역의 가축사육량이 크게 증가(7.8배)하여 수질농도 상승으로 인한 담수를 하지 않고 있는 하구.

  - 금강호는 충남․전북에 농․공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1983.11부터 1990. 10까지 약 8년간 1,010억원 사업비로 설치하였으나, 수질악화, 퇴적토 문제,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복원, 농업용수 확보 등의 문제로 서천군과 군산시간 갈등이 상존하는 하구.

  - 간월호와 부남호는 농경지 확보와 농업용수 목적으로 1995년 준공된 시설이나 하류천수만 어장의 황폐화 등의 이유로 호소수를 방류가 제한되어 오염물질이 점차 

축척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수질: 5~6등급)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한 농업용수 수질 기준인 4등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류간 갈등이 상존하는 하구.

  - 종천천 하구는 방조제 789m, 배수갑문 13련 시설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음. 중앙부처 주도로 수중보, 하굿둑 등 철거, 배수갑문 구조개선, 염습지 기

능개선, 하구 물 순환 복원, 기수역 하구 습지 복원 등의 목표로 720억 원의 국비로 5년(‘13년∼‘17년)간 하구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하구.

❍ 또한, 간척지의 농업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계 회복은 물론, 해안선 복원과 함께 해양

관광레저 산업의 발전가능성도 진단하기 위해 2003년부터 “서해안 비전”계획을 수립하고 실천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④ 하구호와 갯벌관리 정책이 변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 충남의 주요 갯벌이었던 아산만의 갯벌들은 1970년대 중반에 완공된 아산방조제와 삽교호 방조제로 막혀져 지금은 농토나 산업단지 개발용지로 전환

되었다. 대호·석문단지가 들어 선 당진갯벌은 현재 산업단지 전면에 일부 갯벌이 분포하며, 서산 간척지 A, B지구(간월호․부남호)가 속한 천수만 갯벌

이 상당부분 감소되었다. 그리고 태안화력발전소 배후부지로 매립되었던 이원 갯벌, 금강하구에 위치한 장항과 서천 주변의 갯벌이 훼손되었으며, 최

근 홍성방조제 및 보령방조제 건립에 따른 간척·매립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더욱이 충남 내만의 최대갯벌 지역인인 가로림만은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정지로 확정되어 논란에 휩싸여 있다.



① 추진기구(가칭 ‘하구복원추진단’)와 행정협의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 간척지 하구복원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거나 결정하기 위한 추진기구를 설치함이 바람직하다.

   - 전체적으로 심의, 평가, 조정 및 검토와 계획수립 등을 총괄하는 단일기구로 설치하되 각 단계에 따라 적절한 하위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처방안을 강구

❍ 또한, 하구복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와 협의, 시∙군간 행정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관련기관들이 참여하는 행정협의기구를 설치하거나 기존 협의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한다.(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 참조)

   - 사업추진 관련 각종 현안을 조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

② 간척지 하구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이를 위해 현장조사는 물론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고 복원 비용 확보성, 복원 용이성, 주민 합의 가능성, 복원사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

선순위를 선정하여야 한다. 

❍ 기능의 전환으로 당초 간척사업 목적이 변모했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불투명한 하구호는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충청남도는 우선적으로 수질상태가 나빠지거나 유기물 등 퇴적상태가 많아지는 간척지 하구호부터 해수유통 등의 복원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

❍ 방조제 또는 하굿둑 건설의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환경용량을 파악하고 그 범위 안에서 여유 율을 두어 환경보전목표를 미리 설정한 후, 달

성가능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특히, 간척지 하구호의 경우 방조제와 하굿둑은 기본적요소로 생태통로(어도, 해수유통)를 조성하도록 법제화가 필요



 ③ 정부부처의 합의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갯벌보전과 하구호의 관리, 간척사업 등은 여러 중앙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각각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 또는 사안별 정책적인 합의가 필요하

다.

 -  국무총리 주관 하에 국책조정위원회(중앙행정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협의·조정)를 개최하거나 필요하다면 국무회의(행정각부의 중

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등의 심의절차가 필요

❍ 갯벌과 하구지역은 사회․경제․환경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주민공동체의 장소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4조, 주민투표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음

④ 하구복원사업 추진을 법․제도의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

 ❍ 복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어려운 상황으로 습지복원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법과 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국내∙외 여러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사업대안 및 타당성, 사업추진 방안,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추진의 근거 마련

     (부록 1) “간척지 하구복원 관련 법률 및 실행방안” 참조

❍ 간척사업 및 하구호 관리의 의사결정과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충남도)가 국정참여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지방차치법」 제165조에 지방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해서는 안정행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국정참여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음(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⑤ 하구복원단계별 추진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 하구복원 계획단계에서는 복원의 종합적 타당성 분석, 비용편익 분석, 복원의 연관성 및 비용절감방안 등을 중점검토하고, 지역주민, 자치단체, 정부 

부처, 전문가 등이 협력적거버넌스를 통한 합의형성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 하구복원 진행단계에서는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하구복원사업의 정합성, 비용 구조 변화와 비용편익극대화 가능성 등을 진단하고, 사회경제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야 한다. 

❍ 하구복원 운영단계에서는 당초 복원계획과 완료 후 사업의 효과달성 정도, 관리운영비용 절감 등 관리운영방식의 개선, 운영방식에 대한 대안 종합적

인 사후영향평가 및 유사사업에 대한 피드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등 사후평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림 8] 하구복원의 추진체계



《 제도 실행방안 》

￭ 보전가치가 있는 무분별한 갯벌의 훼손예방과 하구호의 생태회복을 위하
여 필요한 지역은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요청(해양수산부)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을 지정∙관리

   - 해양보호구역 지정현황(2009년)은 562개소 9,982㎢.

■ 「습지보전법」

 • 내륙습지는 환경부소관, 연안습지(갯벌)는 해양수산부 소관의 법률 

 • 국가 또는 도지사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제3조)

 •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5년마다 습지의 기초조사(생태계현황, 오염현황, 토지이용실태, 사회경제적 현황 등) 실시(제4조)하여 습지보전기



본계획을 각각 수립(제5조)

 •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지정, 습지개선지역 지역 지정 :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제8조)

   ※ 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행위제한(제13조)

     ㉠ 습지보호지역 : 건축물, 공작물 신축 및 증축, 토지의 형질변경,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흙,모래,자갈,돌,광물, 동식물의 채취 및 포획 

금지(제1항) 예외)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재난 및 안전, 최소한의 군사목적

     ㉡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식재하는 행위(제2항)

     ㉢ 습지주변관리지역 : 일정규모 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기타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와 협의(제3항)

《 제도화 방안 》

￭ 하굿둑 및 방조제로 형성된 간척지 하구호의 경우 내륙습지 인지 연안습지 인지 불명확하므로 규정화가 필요(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 또한,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자치단체 장은 권한과 의무가 거의 동일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계획수립 및 집행하고 관련비용은 중앙

부처 전담체계 구축
￭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외 습지복원지역을 추가하고 복원의 규모와 정도를 법률화 하도록 개정이 필요

■ 「연안관리법」

 •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 구분하고 연안육역은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로 하천구역을 제외한 육지지역 및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제

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의 지속가능한 보전, 이용 및 개발 시책마련, 연안환경의 훼손을 방지노력(제4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연안기본조사,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 제도 실행방안 》

￭ 갯벌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시 무분별한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자치단체의 적극참여 시스템 구축
￭ 바닷가의 공유수면 도지사,바다 해양수산부장관 관리로 구분등 제도개선 필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연안 조사(제5조 제5항)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통합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제6조)-도지사, 시장∙군수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시장∙군수는 통합계획의 범위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제9조),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시∙군에 대한 지역계획은 도지사가 수립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연안해역기능구(이용연안해역, 특수연안해역, 보전연안해역)를 지정할 수 있음(제19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침식관리구역

의 지정(제20조의 2)

《 제도 실행방안 》

￭ 충남도는 하굿둑 및 방조제로 형성된 인공하구호로 수질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수연안해역(해양수질관리구, 해양환경복원구)을 지정
하거나 보전연안해역(수산생물자원보호구, 해양생태보호구, 어장구)을 지정

￭ 충남연안 조사를 위한 조례제정(의문사항-해양수산부장관 협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 구거 및 국유의 수면∙수류(제2조) 

 • 바다, 바닷가, 무역항 및 연안항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 관리, 나머지 공유수면은 시장∙군수가 관리(제4조)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제8조)-공유수면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

 •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제22조)-㉠시∙군 지방의회 의견, ㉡시장∙군수 의견, ㉢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함.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중앙영안관리심의회 심의가 필요



■ 「농어촌정비법」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 농어촌 : 읍∙면지역 및 협의 고시(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지역

 • 갯벌 및 하구의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 농업용저수지 등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분류(제2조 제5호)

 •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 한국농어촌공사(제16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제23조)-시장∙군수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가능(제24조)-농경지의 전용, 대체할 시설이 있는 경우, 시설손괴로 보수의 경제성이 없는 경우 등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승인

《 제도화 방안 》

￭ 특수연안해역(해양수질관리구, 해양환경복원구)를 지정하거나 보전연안해역(수산생물자원보호구, 해양생태보호구, 어장구)을 지정한 곳은 농업생
산기반시설(방조제, 하굿둑)은 전부 또는 일부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화 추진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일부개정 절차 중이다

   - 김영록 의원 대표발의(2013. 8. 29)-2014. 2.28 본회 수정가결

   • 간척지 호소에서 기존 농업 외에 어업을 추가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등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참여하도록 하며, 수산물 양식 

시험어업의 경우 간척지의 예외적인 일시사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시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안 제5조 제1항)

   • 간척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준공 전이라도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 제도 실행방안 》

￭ 법 개정 공포 후 홍보지구(홍성호∙보령호)에 대하여 사업완료 전까지 해삼 등의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에 대하여 사용허가 추진
￭ 담수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른 지구지정 및 사회적 합의절차로 추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환경부 소관 법률

  - 호소란 댐·보(洑) 또는 둑(사방시설 제외)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또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제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 보전(제3조) 

 • 환경부장관은 하천과 호소의 수질오염도를 상시 측정(제9조)

 • 환경부장관은 측정망 대상 호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결정 고시(제10조의 2)

 • 수질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면관리자에게 보전을 위한 조치 권고(제19조의 2)

 • 환경부장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하천호소의 1km 이내 지역의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를 매수할 수 있음(제19조의 3)

《 제도 실행방안 》

￭ 복원대상 하구호의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결정고시 요청(환경부)
￭ 특수연안해역(해양수질관리구, 해양환경복원구) 및 보전연안해역(해양생태보호구) 지정요청(해양수산부)
￭ 지정요청지역 주변의 습지와 토지 매수 요청(환경부) 

■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해양관리법」, 「자연공원법」, 「어장관리법」 등을 연

계검토 해야 한다.

■ 하구호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법적 정의가 없으며, 관련 개별법에 의해 여러 부처에서 간접적인 형태로 관리가 이루어고 있기 때문에 가칭「하구

호의 이용 및 보전∙복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이  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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